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

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 네이버 사전 -









정치정치 시간시간







 Jim Dator (Dator, Pratt and Seo, 2006: pp.25-26)
“현재 우리가 사는 방식에 따라 미래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직접적인
생물학적인 자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로,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결코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 사람들”

 Jonathan Glover (Future People, Disability, and Screening, 1992)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투표권을 갖거나 권력을 얻을 수도 없으며, 잠재적으로 현세대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는 사람들”

 Edward A. Page (Climate change, justice and future generations, 2006)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후에 존재하게 될 세대를 의미하며, 
오늘날의 아이들부터 무한한 미래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Burns H. Weston (Climate Change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2008)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재를 사는 사람들과의 연계를 반영하는, 즉 최소한 오늘부터 태어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

 이지순∙서용석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2011)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아직 미성년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없는 사람들”



 현 세대의 무분별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현 세대의 성장과 소비를 위한 유한한 자원의 착취

 현 세대의 과도한 복지 확대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와 미래세대의 복지 잠식

 특히, 인구구조변화는 미래세대의 권익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으며, 세대 간 자원

배분을 왜곡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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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총인구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 이후 감소하
여 2060년에 4,396만 명 수준
- 인구 저성장 가정 시, 인구정점은 2016년(5,002만명)으로 이동, 2060년 인구는 3,447만명

• 인구성장률은 2010년 0.46%, 2020년 0.28%,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60년 -1.0% 수준

인구성장 가정 별 총인구 (1960-206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자료, 2011



연도 2010 2020 2030 2040 2050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

계 48,874,539 49,325,689 48,634,571 46,343,017 42,342,769

0-4 years 2,201,465 1,919,300 1,815,629 1,398,120 1,159,021

5-9 years 2,517,298 2,050,833 1,836,282 1.606,387 1,238,746

10-14 years 3,188,145 2,148,028 1,873,425 1,772,722 1,365,314

15-19 years 3,402,266 2,439,986 1,988,684 1,781,161 1,558,454

20-24 years 3,113,166 3,111,552 2,097,211 1,829,895 1,732,074

25-29 years 3,720,641 3,359,827 2,411,879 1,966,570 1,762,002

30-34 years 3,828,448 3,085,598 3,087,235 2,082,471 1,818,163

35-39 years 4,270,214 3,684,395 3,332,959 2,394,632 1,954,366

40-44 years 4,184,430 3,766,996 3,042,560 3,049,122 2,059,522

45-49 years 4,191,988 4,180,791 3,619,510 3,282,339 2,363,378

50-54 years 3,907,712 4,095,839 3,705,948 3,004,592 3,020,697

55-59 years 2,805,204 4,069,941 4,087,286 3,557,272 3,239,690

60-64 years 2,186,709 3,711,478 3,925,256 3,576,827 2,915,585

65-69 years 1,811,334 2,580,776 3,791,545 3,849,797 3,380,238

70-74 years 1,526,896 1,908,063 3,314,792 3,571,336 3,303,187

75-79 years 1,066,945 1,429,479 2,123.530 3,208,091 3,342,112

Over 80 951,678 1,782,807 2,580,840 4,411,683 6,130,220

통계청 인구추계 (2010-205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자료, 2011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0-204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자료, 2011

2040년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인구 증가율 (2010 대비)



자료: 법무부(2014).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재수정.
※ 천명 이하 숫자는 반올림 처리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 인구 (2004-201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체류외국인 679 751 747 910 1,066 1,159 1,168 1,261 1,395 1,445 1,576

불법체류자 154 210 204 212 223 200 178 168 168 178 183

(단위 천명)



•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한 대량 해외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유일한 해결???

외국인 유입비용과 편익 간 함수관계



• 경제성장의 정체 및 축소: 내수시장과 총수요 감소, 이로 인한 세수 저하와 자본시장 위축, 잠재 성장률 하락

• 연금, 보험, 의료 및 기타 사회복지 등의 확충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재정의

부담 가중

• 노년층의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는 보수화되고, 혁신은 지체

•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

• 질적 경제로의 이동: 경제 파이가 작아져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여유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경

제로의 이동

• 삶의 질 향상: 교육, 주택, 교통문제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인구과밀로 인한 콩나물 교실, 

주택난, 교통 지옥, 치열한 경쟁으로부터의 해방

• 쾌적한 환경 구현: 인구 감소를 통해 오염 물질을 줄이고,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원 고갈을 완화를 통해 쾌

적한 환경 구현

•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실버산업의 성장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줄어든 인구에 대한 적응 방안으로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 감소 곡선이 국내총생산(GDP) 감소 곡선과 일치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조지 프리드먼, 2014)

“인구가 감소해 국가의 GDP가 감소하더라도 국민 1인당 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 일할 사람이 줄어들수록 노동력은 귀해지므로 기업은 임금을 올리고 근무 시간은 단축하는 등
복지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마쓰타니 아키히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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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는 한 번 진전되면 되돌리기 힘든 非가역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인구감소가
시작하면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간은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출생률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해도, 인구증가에의 기여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Teitelbaum and Winter, Wattenberg 1987)

“출산제고와 관련한 많은 정책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책도 획기적인 출산율 증가를
가져오는데 실패 하였다.” (McDonald, 2002)

“한번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국가가 이를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저출산의 덫’ 때문이다. 
저출산 국가는 이상적인 가족 크기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의 영향 등으로 인해
계속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 (Balter, 2006)

“출산율 저하의 핵심은 사회구조변화다. 농업시대에 자녀는 노동력이자 자산이었다. 
노후 대비도 가족에 의존해야 했으니 대가족이 유리했다. 하지만 성숙한 산업사회에서 자녀는
생산 도구가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다. 비용은 많이 들고 되돌아오는 것은 적다. 
자녀를 적게 낳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자 이성적 판단이다.” (Allen Wiseman, 2014)

“오르지 않는 출산율보다 더 큰 문제는 무용지물인 출산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탈리아·독일·이란 등 여러 나라가 출산장려금과 수당을 주고 보육을 지원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 (Allen Wisem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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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제고 정책은 오랜 시일이 걸리며,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더디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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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급여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

의무지출 추이 (%, GDP 대비)

출처: 기획재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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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2060년 218.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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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2000~2013년)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



출처: 근로복지공단

세대 간 갈등 심화



21대 총선에서는 60대 이상이 27.8%, 22대 총선에선 32.3%로 증가할 전망



실버 민주주의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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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 경제성장의 정체(또는 하락)와 국
가 재정부담 증가

• 미래세대의 부담 가중과 세대 간
갈등 심화

• 인구감소 고령화 속도의 완화

• 이종 문화간 융합으로 인한 창발
력과 시너지효과 향상

• 문화간, 민족간, 인종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 질적 경제로의 도약

•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저비용 고효
율 사회로의 시스템 전환

•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구축

•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갈등과 비용
(down-shooting effect) 발생

• 인구감소 고령화 속도의 완화

• 충분한 내수 시장의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

• 북한 인구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
간 및 비용 소요와 과 사회갈등으
로 인한 중단기적인 비용 발생











국가의 채무 한계를 정한다



 노르웨이(Norway): 미래세대를 위한 ‘석유기금법’ 재정

 1990년 ‘석유기금법’ 제정을 통해 현재의 부를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석유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최대한 축적해 석유 이후를 대비하고, 자연이 준 부를

미래세대에 물려주자는 취지
 석유기금을 국가재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하여

행정부의 기금사용을 엄격히 제한



 이스라엘 의회 미래세대위원회(Committee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세대의 권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세대 간 상생의 관점에서
입법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2001년 설립

 이스라엘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미래세대 관련 아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법안, 법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제공



 헝가리 의회 미래세대위원회(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Future Generations) 

 현세대의 탐욕으로부터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설립

 환경 감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미래세대의 후견인으로 서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과 관련한 모든 입법 및 정책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



 일본 2016년 6월 19일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현행 ‘지역 기반’의 선거구에서 ‘연령ㆍ세대 기반’으로의 선거구 개편

 투표 연령 미만의 아이를 위해 부모가 1표를 행사하는 방법 (Demeny 투표법)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20대 30대에 투표권 가중치 부여



 현행 정치적·제도적 구조는 미래세대의 이해를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존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의 공식적인 제도들은 현 세대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부여 받도록 제도화

 의사소통구조, 정책결정구조에 미래세대를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
-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와 이해를 측정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누가 미래세대를 대표할 것인가? 
- 현세대의 누가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대표성을 갖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지 불명확

 세대간 형평성과 상생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세대 간 공평한 자원배분의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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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 단계에 있어서 국회가 정부에게
장기적인 예산건전성의 확보계획을 요구
하도록 제도화

•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10년 후에 국
가부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국가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

• 직능 중심의 현재의 비례대표 기능을 미
래세대를 대표하는 기능으로 전환

•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선출된 비
례대표 의원들은 현행 유권자(현세대)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미래세대의 권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옹호

• 미래세대의 대표자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
원들을 중심으로 미래상임위원회를 구성

•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대 간 상
생 등 미래 이슈에 관한 입법 활동, 예산
및 결산 심의, 국정 감사를 수행

현행현행 비례대표제의비례대표제의 활용활용 미래세대미래세대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설치설치

미래부채심의제도미래부채심의제도 도입도입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는 독립적인 기
구로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또는 ‘미
래세대위원회’를 설립

• 장기적 시계에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이
슈들(복지, 조세,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공론화 하고 정기적인 공개 토론 개최

제제44의의 기관기관: : 미래세대미래세대 옴부즈맨옴부즈맨 신설신설




